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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수반되어야 하는 투명성이 정보공개제도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시기별․기관 유형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해 보았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의의와 투명성의 
정의를 살펴본 후, 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2003년～2013년까지 통계 데이터를 토대로 정보공개와 
투명성에 대한 연관성 분석을 하였다. 정보공개제도와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업무 
과정을 제대로 기록화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는 투명성 진단 평가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보공개제도와 투명성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정보공개제도
와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정보공개, 투명성, 공공기관, 청렴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in public organizations, a significant relationship 

can be found between transparency and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s. The study also aims to analyze 

how the relationship has changed and whether political regimes and organization type matter for 
such changes. The meaning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the concept of transparency were reviewed 
through existing literature, the status of which was analyzed using related statistical data. Using 

a decade of disclosure rate and integrity index data from 2003 to 2013, the correlation between those 
two variables by political regimes and organization type was analyzed. To improve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transparency in public organizations, ensuring the documentation of work process, 

providing the consumer with the information that he/she wants, and institutionalizing systems to 
evaluate transparency are importan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basic material for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transparency.

Keywords: information disclosure, transparency, public organizations, integr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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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정부

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정보

공표,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를 통한 정부의 신

뢰성을 제고하는 정보공개제도, 원문정보공개, 

정책실명제의 내실화로 실행된다(행정자치부, 

2014). 이러한 투명성은 정보접근과 매우 밀

접한 연관이 있으며, 세계 여러 국가에서 정보

공개법을 제정하는 이유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이다. 

투명성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1990년 이후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1993년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의 설립, 1997

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투명성규약 및 2003

년 UN반부패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이 체결되는 등 국제사회

는 투명성을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정

보공개, 부패방지를 위한 공직윤리 확보에 노

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1990년대 이후 투명

성 제고를 위하여 민주화와 더불어 각종 법령

을 제․개정하였다. 특히 투명성 개념은 행정규

제기본법(제5조), 정보공개법(제1조), 공공기

록물법(제1조), 행정절차법(제1조), 특정금융정

보법(제1조), 부패방지권익위법(제4조) 등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행정투명성이 행정절차, 

부패방지, 자금세탁 방지, 규제개혁, 정보공개, 

민주주의 절차 보장, 공직부패방지 등 행정개

혁 차원에서 추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송희

준, 2002). 

우리나라에서 정보공개라는 이슈가 등장한 

것은 민주화 이후라고 할 수 있다. 1987년 민

주화운동에 의해 개정된 헌법에서 헌법재판소

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1989년 9월 4일 헌법재

판소는 ‘알 권리’를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국민

의 기본권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1991년 지방

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지방의회가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하였고, 1992년 충

청북도 청주시가 최초로 정보공개조례를 제정

하면서 정보공개에 대한 문제의식이 점차 확산

되었다. 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법 제정요구, 김

영삼 대통령의 공약, 중앙정부 관료들의 반발 

등 많은 논란 끝에 1996년 12월 31일 정보공개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나

라는 세계에서 열세 번째, 아시아에서는 첫 번

째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국가가 되었다(하

승수, 2011). 

정보공개제도는 1998년 정보공개법 시행 이

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차

례 개정을 거쳤으며, 특히 2004년에는 전자적 

정보공개의 근거 마련, 행정정보 사전공표 및 

정보목록 작성․비치의 의무화, 정보공개 처

리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 추상적인 비

공개 기준 삭제,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민간위

원을 과반수 포함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등

을 전면 개정하였다. 또한 2006년 4월부터는 통

합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구축하

여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6년 개정에서는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공개하도록 하

였고 2011년 개정에서는 사전공개 대상정보

의 구체화 및 정보공개책임관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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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개정에서는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을 

확대하고,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

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

도록 하였으며,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

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 의사결정․내부검

토과정 종료 시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된 이후, 한국 

정부는 얼마나 투명해졌는지, 그 추이를 정보공

개율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를 

통해 정부가 무엇을 해왔는지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투명성에 관한 하나의 정의라

고 본다면, 정보공개율과 투명성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투명

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와 공공기관

의 투명성 지수를 살펴보고, 정보공개율과 투명

성 지수의 상관성을 파악해서 정보공개제도 운

영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1.2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와 투명

성의 관계를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실증적 분석

을 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와 

정보공개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정보공개제

도와 투명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정보공개제도의 배경과 의의를 살펴보고, 정보

공개법 제정 이후 법 개정 등 현재까지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투명성에 대한 다

양한 개념을 살펴보고 정보공개제도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정리해 보았으며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측정하기 위한 요소와 지표를 도출해 

내었다.

둘째, 뺷정보공개연차보고서뺸의 데이터를 이

용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기관별 처

리현황을 바탕으로 1998년∼2013년까지의 연

도별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

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의 측정 

결과를 공공기관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연도별 

추이와 변화를 분석하였다. 

셋째, 정보공개 및 투명성과 관련된 지수를 

바탕으로 통계분석과 상관분석을 하였다. 분석

대상은 정보공개법에 의해 정보공개를 하고 있

는 공공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주요 공기업으로 나누어 기관유형별로 어떠

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았다. 분석기간은 

2003년∼2012년으로 10년간의 추이를 정권별

로 살펴보되, 공기업은 뺷정보공개연차보고서뺸
에서 2008년부터 따로 분리하여 통계치를 제공

하고 있으므로 2008년∼2012년 5년간의 추이

를 다루었다. 

1.3 선행 연구

국내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법학, 행정학 또는 언론학 영역에서 주로 

진행되었으며, 점차 기록학의 포괄적인 관점과 

더불어 해외공개제도 분석을 통해 정보공개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였고, 운영상의 문제점,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정보서비스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관

점에서의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적

과 성과, 정보공개제도와 투명성에 관한 연구

를 중심으로 각각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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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보공개제도를 제도적 관점에서 연구

한 논문으로 김미경(2008)은 지방행정종합정

보공개시스템을 굿거버넌스의 사례를 소개하

면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도모를 위해 정부는 

정보공개를 활성화해야 하고, 이를 통해 행정

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굿거버넌스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하승수(2009)는 정보공개

제도와 기록물관리제도의 역사적, 제도적 연관

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최근 두 제도가 후퇴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시민운

동 차원에서 정보공개의 확대를 요구하는 운동

과 기록물관리를 모니터링하는 운동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조영삼(2009)은 제

도 개선 추진의 가장 큰 성과는 알권리가 정보

공개제도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록관리라

는 ‘원인’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것

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김유승(2010)은 

공공정보의 생산, 관리, 활용에 있어 전향적 접

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거버먼트 2.0과 정보공

개제도의 변화와 전망을 미국, 영국, 호주를 중

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정보공개제도의 구

현을 위한 정책적 프레임워크를 법제도의 정비, 

기술적인 보안과 기반의 문제, 이용자 중심이라

는 세 가지 측면에서 논하였다. 윤은하(2012)는 

정보공개청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의 

기록정보 서비스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이

보람과 이영학(2013)은 정보공개법과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 공개되는 정보의 훼손 양상을 구

체적으로 살펴보고, 제도적 신뢰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강혜라와 장우권(2016)은 지자체 

자체 법규에서 정보공개 제도와 기록물 관리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과 지자체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337개의 자치

법규를 분석하여 공공기록물법과의 상관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적 및 성과

와 관련하여 김승태(2009)는 정보공개제도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대표적

인 제도로서 기여해 왔으며, 지난 10년간의 제

도 시행을 바탕으로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비공

개대상정보 및 소극적 정보공개 행태에 대한 문

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후, 김승태(2010)는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 뒤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정보공개의 확대

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행정

안전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뺷정보공개연차보고

서뺸를 통해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국민의 알권

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

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문제점과 이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정보공개제도와 투명성에 관한 연

구로 이근주(2003)는 국민과 정부의 정보 비대

칭성으로 인한 비효율과 부정부패의 요인을 통

제하기 위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고 하였다. 그는 서울시 OPEN system 사례 고

찰과 행정정보공개법에 근거한 정보공개제도

의 운영 실태에 대한 설문분석을 통하여 정보

공개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장지원과 문신용

(2004)은 2002년 뺷정보공개연차보고서뺸의 33

개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행정정보공개와 

관련 있는 변수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기관별 청렴도와 

정보공개청구건수가 행정정보공개율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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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가 높은 기관일수록 정보공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충민원접수건수는 상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병철(2009)

은 2002년～2007년 뺷정보공개연차보고서뺸에 나

타난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현황 데이

터를 중심으로 정부기능 및 행정부처별 특성에 

따른 정보공개행태 경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

과,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정보공개행태는 권력

부서이면서 기획업무수행 기관일수록 회피지

향적 성향으로 인해 소극적 정보공개행태를 보

이며, 비권력부서이면서 집행업무수행 기관일

수록 공개지향적 성향으로 인해 적극적 정보공

개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진과 문

명재(2010)는 1998년～2007년 정보공개연차

보고서에 수록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운

영현황 데이터를 사용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정

보공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기관의 정보공개행태가 기관이 

사용하는 수단이나 업무성격, 기능에 의하여 

체계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의 기능적 특성이 조절변수로 작용하여 

조직적 특성이 정보공개행태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orthy(2010)

는 2000년부터 시행된 영국의 정보공개법(FOI, 

Freedom of Information)이 중앙정부에 끼친 

영향을 투명성과 정보공개 증가, 책임설명성 

증가, 정부의사결정의 질 개선, 의사결정에 대

한 국민이해도 개선, 국민 참여 증가, 국민신뢰 

증가라는 6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핵심 목표인 투명성과 책임설명성에 

대해서는 충족하고 있지만 4개의 포괄적이고 

변형된 이차적 목표의 흐름은 아직 달성되지 못

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재완과 정광호(2011)는 

2007년∼2009년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

상으로 지방정부의 정보공개청구 수용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지배구조 중심으로 분석하였

다. 그 결과 반대당 의석비율과 진보정당 의석비

율이 정보공개 수용에 음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선거경쟁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Calland & Bently(2013)

는 정보공개법의 영향과 효과분석이 체계적 증

거의 부족과 정보공개제도에서 나타나는 권리

에 대한 개념의 혼란 등으로 어렵다고 하였다. 

정보공개제도에 영향을 주기 위해 정보의 수요

와 공급을 촉진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영

향을 측정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부재하고, 

체계적인 증거도 부족하며, 학계에서도 정보공

개법의 급속한 발전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

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정보공개에 대한 선행연구는 규

범적, 제도적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에 따

른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많았

다. 또한 중앙정부의 정보공개 형태에 관한 실

증연구, 지방정부의 정보공개 형태나 수용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 및 운영실적과 성

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도 있었다. 그러나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규명하고 개선하는 연구, 

정보공개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제도

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

구건수와 정보공개율 추이를 살펴보고, 정보공

개제도와 공공기관의 투명성 간의 연관성을 분

석함으로써 정보공개제도의 장기간 운영성과

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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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공개제도와 투명성

2.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2.1.1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는 1980년대부터 학

계에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해 오다가 1990년대 

들어서면서 정부차원의 논의가 시작되고 1992년 

청주시의 정보공개조례와 1994년 3월 ｢행정

정보공개 운영지침｣이 제정․시행되면서 기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1994년 ‘정보

공개법안 심의위원회’를 발족하여 1996년 12월 

31일 정보공개법을 제정하고 1998년 시행하면서 

법제화되었다(행정자치부, 2014). 이후 2004년, 

2006년, 2008년, 2011년, 2013년에 걸친 5회

의 개정(전부 또는 일부)이 이루어졌으며, 특

히 2004년에는 전자적 정보공개의 근거 마련, 

행정정보 사전공표 및 정보목록 작성․비치의 

의무화, 정보공개처리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 추상적인 비공개 기준 삭제, 정보공개위

원회 설치, 민간위원을 과반수 포함한 정보공

개심의회 구성 등을 포함하는 전면개정을 하였

다. 2006년 개정에서는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

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공개하도록 하였

으며, 2011년 시행령 개정에서는 사전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전공개 대상정보

의 구체화 및 정보공개책임관 제도를 도입하였

다. 2013년 개정에서는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

관을 확대하고,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

개하도록 하였으며,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

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 의사결정․내

부검토과정 종료 시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도

록 하였다. 또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기관

을 명확히 하고 국가안보․범죄수사를 담당하

는 국가기관의 외부전문가 비율을 1/3 이상 위

촉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6년 4월에는 통합정

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개통하여 온

라인을 통한 정보공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며, 2013년 개정된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의해 

2014년 3월 133개 기관이 원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처리를 포함한 사전공표정보

를 통합 서비스하는 ‘정보공개포털’로 확대 개편

하였다(행정자치부, 2014).

2.1.2 정보공개제도의 주요 내용

정보공개법에서의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

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말

하며, ‘공개’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

거나 사본․복제물을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의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때의 국민이란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용인 뿐만 

아니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포함된다. 

외국인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한하여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된다. 공무원

인 경우에도 사인의 지위에서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는 

사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등과 종중, 동창회 등 법인 자격 

없는 단체나 기관도 포함된다.

정보공개의 절차는 접수 또는 이송, 제3자가 

있을 경우 의견 청취, 공개 여부 결정, 공개 실시 

등의 단계를 거친다(<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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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보공개업무의 처리 상세 절차도

출처: 행정자치부. 2014. 뺷정보공개연차보고서뺸, p. 9.

그리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모든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단, 개인 사생활 정보,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정보

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비공개대상 정보라 

할지라도 기간 경과 등으로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대상이 된다. 공공기관은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

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이 기준을 공개청구에 활용할 

수 있다(행정자치부, 2014). 

2.1.3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정보공개제도의 의의는 첫째, 알권리 실현을 

위해 국민이 취할 수 있는 절차와 행정기관의 정

보공개 거부에 따른 불복절차 등을 앎으로 인하

여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를 위하여 필

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정보공개제도는 국정운

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기능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정보공개제도는 민주

국가의 실천원리이자 우리 헌법에서 정한 국민

의 권리 실현의 내용이다(김승태, 2010).

2.2 투명성에 관한 정의

‘투명(透明)’의 사전적 의미는 물속까지 환

히 비치도록 맑음이나, 사람의 말이나 태도, 펼

쳐진 상황 따위가 분명하거나 앞으로의 움직임, 

또는 미래의 전망 따위가 예측할 수 있을 정도

로 분명한 것을 뜻한다. ‘투명성(transparency)’

이라는 말은 널리 쓰이지만 투명성의 정의가 무

엇인지,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다양하다. 송희준과 최흥석(2002)은 투명성의 

제고 목적을 정보공개로 알권리 보장과 공직부

패와 특수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부패 통제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정보공개 차원에서 투명성에 대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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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의를 살펴보면, Finel & Lord(1999)는 

투명성을 ‘국내 정치시스템 안팎의 행위자들이 

이용 가능한 정부 및 사회의 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만들어 내는 법적, 정치적 및 제도적 구

조’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Florini(2007)는 투

명성을 ‘의사 결정에 대해 외부자가 정보에 입

각하여 목소리를 내고 내부자가 내린 결정을 평

가할 수 있도록 정보가 공개되는 정도’로 폭넓

게 정의하였다. 그리고 박흥식(2001)은 투명성

을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정보의 완전성’

으로 나누어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법률, 

규칙, 제도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보

의 완전성은 정보이용자가 문제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에 충분하며 보다 나은, 그리고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뜻한다고 하였다. 

송희준과 최흥석(2002)은 투명성이 주로 정책

내용 자체보다는 정책의 집행과 행정서비스의 

전달방법과 수단을 중시하며 투명성 제고 조치

를 통하여 부패를 통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렇게 투명성과 부패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정

책이 국민의 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

지고 집행될 때 부패 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것

처럼, 행정투명성의 향상은 부패 감소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3. 정보공개 운영 현황과 
공공기관의 투명성

3.1 정보공개 운영 현황 및 추이

3.1.1 정보공개 청구 현황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뺷정보공개연

차보고서뺸(2014)에 따르면 국민의 정보공개 청

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2013년에는 552,066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

되어 2012년 494,707건 대비 11.6% 증가하였고, 

정보공개법이 최초로 시행된 1998년의 26,338건

에 대비하여 약 21배 증가하였다. <그림 2>를 보

면 2006년 150,582건에서 2007년 235,230건으

로 청구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의 구축

으로 온라인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공

공기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

한다. <그림 2>에서 2003년의 막대그래프가 매

우 높게 나타나는 것은 국가기록원에서 접수한 

지적(地籍)기록물의 공개 수요가 2003～2004년

에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3년 접수된 총 552,066건의 정보공개 청구

를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327,199

건(59%), 중앙행정기관 131,862건(24%), 공공

기관 67,161건(12%), 교육청 25,844건(5%) 순

이다(<그림 3> 참조).

3.1.2 정보공개 처리 현황 

2013년 접수된 정보공개 신청 552,066건 중 

청구인이 스스로 취하하거나 민원으로 이첩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실제 정보공개 청구에 해

당하는 364,806건에 대하여 처리한 결과를 살

펴보면, 약 87%(316,367건)가 청구인의 요구

에 따라 ‘전부공개’되었고 약 9%(33,149건)는 

‘부분공개’ 되었으며, ‘비공개’로 결정된 것은 

4%(15,290건)이다(<그림 4> 참조).

3.1.3 정보공개 처리기간의 준수 현황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11조에 따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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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도별 정보공개 접수 현황

  주: 2004년 이후 정보공개 통계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기록원이 보유하는 기록정보자료

에 대한 청구 및 처리에 관한 통계가 분리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처리현황만 

산출됨.

출처: 행정자치부. 2014. 뺷정보공개연차보고서뺸, p. 20.

<그림 3> 2013년 기관별 정보공개 접수 현황

출처: 행정자치부. 2014. 뺷정보공개연차보고서뺸, p. 20.

<그림 4> 2013년 정보공개 처리 현황

출처: 행정자치부. 2014. 뺷정보공개연차보고서뺸,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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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다. 2013

년에는 청구의 99.5%가 법령상의 처리기한인 

20일 이내에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공개처리가 공개기한 내에 이루어지고 있었으

며, 10일 이내 처리비율도 96.2%로 정보공개결

정은 대체로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4 정보 비공개 사유 현황

2011년까지는 정보부존재에 의한 비공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2년부터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로 인한 비공개의 비중이 

높아졌는데, 이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의 경우, 정보공개 

청구건수 중 약 4%에 해당하는 15,290건의 비공

개 결정이 있었는데, 비공개 결정의 주된 사유는 

법령상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29%), 개인의 사

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29%)인 경

우가 많았다. 그 외에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을 주는 정보(15%) 등이었다. 기관유형별로 정

보 비공개사유를 살펴보면 2013년 중앙행정기

관은 법령상 비밀 정보(38%),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정보(36%), 공공기관의 경

우 법인의경영이나 영업상 비밀(31%)을 사유

로 들어 비공개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 기

관별 업무 특성이 비공개 사유에 반영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3.1.5 정보공개 불복 신청 및 처리 현황

부분공개를 포함하여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

복 신청한 내용을 보면, 비공개건수는 2002년과 

2012년을 제외하고 1998년 이후 증가율은 일정

하지 않았지만 꾸준히 증가하였다. 비공개 결정

에 대한 2013년의 이의신청 건수는 3,320건으로 

2012년에 비해 21% 증가하였으며, 행정심판 건

수는 657건으로 44.4% 증가하였고, 행정소송 

건수는 171건으로 80%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

보공개율 및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비율

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9년 이후로 부분공개를 포함한 비공개

건수 대비 불복신청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데, 불복신청이 증가한다는 것은 정보

공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3.2 공공기관의 청렴도

3.2.1 청렴도 측정 제도의 연혁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은 부패방지권

익위법 제12조 제6호(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

책 추진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2002년 이후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여기서 ‘청렴도’란 ‘공직자가 부패행

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내․외부 

업무 및 정책을 처리한 정도’로 정의될 수 있으

며, 이는 곧 공공기관의 행정 투명성을 측정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

정하는 목적은 첫째, 각급 공공기관의 청렴 수

준을 객관적이며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것, 둘

째, 청렴도에 영향을 미치는 각 부문별 청렴 수

준을 도출함으로써 특정 기관의 청렴도를 향상

시키기 위한 취약분야를 파악하는 것, 셋째, 측

정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표 과정 등을 통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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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문이 자율적으로 청렴도 제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부패척결과 청렴도 제

고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확산하고 조성하는 계기로 활용

하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국민권익위원

회, 2015).

3.2.2 청렴도 측정 현황

2013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부패사건발생현황, 신

뢰도 저해행위 제재결과를 종합하여 산출한 지표

로서 국민, 소속직원, 정책고객의 입장에서 평가

한 청렴도와 부패사건 발생정도를 한 눈에 파악

할 수 있도록 한 종합지표이다(국민권익위원회, 

2014)(<그림 5> 참조).

종합청렴도는 2008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데이터의 일관성을 위해 외부청렴도에 대한 추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08년 8.17에서 2012

년 8.69로 측정모형 개편이 있기 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그림 6> 참조). 

<그림 5> 청렴도 측정의 구성 요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14. 뺷2013년 국민권익백서뺸, p. 238.

<그림 6> 외부청렴도 점수 추이(2002～2013)

   주: 2008년 및 2012년은 측정모형 개편으로 인하여 전년도와 시계열 단절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08～2013. 뺷국민권익백서뺸.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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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

유관단체광역 기초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2002 6.43 6.43 5.74 - 7.22 - 6.08

2003 7.71 7.82 7.5 - 7.81 - 7.44

2004 8.46 8.48 8.42 8.46 8.44 - 8.44

2005 8.68 8.75 8.46 8.68 8.67 - 8.68

2006 8.77 8.88 8.58 8.76 8.54 - 8.95

2007 8.89 8.99 8.95 8.80 8.37 - 9.18

2008 8.17 8.24 8.55 8.15 7.45 6.36 8.56

2009 8.61 8.82 8.95 8.58 7.94 8.41 8.95

2010 8.62 8.68 8.92 8.59 8.19 8.41 8.91

2011 8.69 8.60 8.75 8.54 8.02 8.57 8.99

2012 8.10 8.26 7.59 7.88 7.25 7.82 8.71

2013 8.09 8.06 7.54 7.76 7.69 8.50

  주: 1. 공직유관단체란 공기업, 준정부기관, 연구원, 금융공직유관단체, 지방공사․공단 등임 

2. 2008년 및 2012년은 측정모형 개편으로 인하여 전년도와 시계열 단절 

출처: 부패방지위원회. 2002∼2007. 뺷청렴백서뺸.
국민권익위원회. 2008∼2013. 뺷국민권익백서뺸.

<표 1> 기관유형별 외부청렴도 수준

그리고 공공기관의 유형별로 외부청렴도 점수

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2013년 외부청렴도

를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8.50)

의 외부청렴도 점수가 가장 높았고, 광역자치

단체(7.54)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4. 정보공개와 투명성의 관계

4.1 통계분석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 통계자

료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지

수를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기관유형별로 정

리한 후, 외부청렴도와의 비교를 위해서 정보

공개율을 10점 만점으로 계산하였다. 전체 공

공기관의 평균 정보공개율과 평균 외부청렴도

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7>과 같다. 평균 외

부청렴도는 측정모형 개편이 있었던 2008년과 

2012년의 시계열 단절을 고려하면 증가추세였

다고 할 수 있다. 평균 정보공개율은 국가기록

원의 지적기록물 공개청구가 많았던 2003년과 

정보부존재를 비공개처리에서 제외시킨 2012년

에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4.2 상관분석

정보공개와 투명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

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한 데이

터 수집은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하는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

공기관 외부청렴도 조사를 활용하였다. 중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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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 정보공개율과 평균 외부청렴도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03～2012.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보도자료 재구성.

행정자치부. 2004～2013. 뺷정보공개연차보고서뺸 재구성.

통계청. e-나라지표. 고객만족도 지수. 재구성.

정기관의 경우 정권시기에 따라 정부조직에 변

화가 있으므로 2003년～2007년의 34개 기관과 

2008년～2012년의 39개 기관 중 기관의 기능과 

명칭이 확연이 바뀐 기관을 제외하고 연속성이 

있는 24개 기관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광역

자치단체는 2003년～2012년까지 16개 광역지

자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공기업의 경우 행

정안전부에서 공기업 정보공개 관련 통계자료

를 2008년 이후부터 제공하기 시작해서 공기업

은 2008년～2012년을 분석기간으로 하여 21개 

기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공공기관의 데

이터를 사용하여 외부청렴도와 정보공개율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정보공개율은 처리건

수 대비 공개건수를 공개율로 정하였으며, 공개

건수는 전체공개와 부분공개를 구분하여 0.5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부

분공개에 0.5의 가중치를 반영한 것은 각 정보

공개 사안마다 부분 공개하는 비율이 다르지만, 

많은 부분공개와 적은 부분공개가 고르게 존재

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적으로 0.5의 수준의 가

중치를 적용하였다. 

정보공개율처리건수
전체공개건수부분공개건수

여기서 처리건수는 전체공개 건수와 부분공

개 건수, 그리고 비공개 건수를 모두 더한 것으

로, 2003년～2011년의 비공개 건수는 정보부존

재 건수를 제외한 수치를 사용하였다. 또한 청렴

도지수의 경우는 2008년과 2012년에 측정모형

의 개편으로 인한 변수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

해 2002년부터 연속적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

는 종합청렴도가 아닌 외부청렴도를 분석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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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율

전체 중앙 광역 공기업

외부

청렴도

2003

～2012

0.0220

(0.6286)

0.2513***

(0.0001)

-0.0586

(0.4630)

0.0433

(0.6702)

노무현

정부

0.1113

(0.1265)

0.2689**

(0.0043)

0.0026

(0.9821)
-

이명박

정부

-0.0190

(0.7435)

0.2469**

(0.0068)

-0.2061

(0.0666)

0.0433

(0.6702)

주: ( ) 속의 숫자는 p값을 의미함. * p<0.05, ** p<0.01, *** p<0.001

<표 2> 공공기관의 청렴도 지수와 정보공개율의 상관관계 결과

용하였다. <표 2>는 공공기관의 외부청렴도 지

수와 정보공개율의 상관관계를 2003년～2012년

의 전기간, 노무현 정부(2003년～2007년)와 이

명박 정부(2008년～2012년)로 나누어, 기관유형

별로 구분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의 외부청렴도 지수와 정보공개

율은 통계적으로 1% 이내에서 유의미한 정(+)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 기간은 0.2513이고, 

노무현 정부는 0.2689였으며 이명박 정부는 

0.2469로 모든 기간에 걸쳐 중앙행정기관은 상

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반면 광역자치단체의 경

우,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명박 정부에

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권별

로 영향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공기업은 외부

청렴도와 정보공개율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국가의 정책을 가

장 먼저 수용하고 수행하는 기관인 반면 광역

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를 조정

하거나 직접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를 수행하는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공기업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정보공개 청

구건수의 수치가 너무 적어서 통계 분석하기에

는 적합하지 않은 데이터였을 수 있다.

5. 결 론 

1990년대 이후 투명성에 대한 논의는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서 관심있게 다루어져왔다. 개방․공유․소

통․협력의 국정철학과 가치를 담은 정부 3.0

은 정부의 내부와 민간을 연결하는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정부의 투명성과 책

임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중앙행정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에서 수반되어야 하는 투명성이 정보공개

제도와 얼마나 연관이 있고 정권 시기별․기관 

유형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관계를 분

석해 보았다.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정보공개연차

보고서에 의하면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된 1998년 

이후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

여 2013년에 552,066건으로 1998년 26,338건에 

비해 약 21배로 증가하였다. 정보공개처리건수

를 정보공개청구건수로 나눈 정보공개율 역시 

전체 공공기관을 연도별로 보았을 때 완만한 증

가추세를 보였는데 기관 유형별․시기별로는 

다른 추세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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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

시하는 청렴도 측정은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

지고 사회적․정책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2008년

과 2012년에 걸쳐 새로운 정책 환경에 적합한 

측정 모형으로 개선되었다. 2008년 측정 모형의 

개편이 있기 전까지 청렴도는 증가 추세였으나 

2008년 이후에는 주춤하거나 약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시행 초기에는 공공기관의 노력

으로 청렴도가 계속 상승하였지만, 청렴도 수준

이 일정 수준으로 높아진 상태에서 청렴도를 더 

높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공직자의 청렴도에 대한 국민의 높아

진 기대 수준과 변화된 국내외 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정책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 모형이 

개편되어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청렴도 

평가에서 더 낮은 점수를 형성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수 있다. 

정보공개제도와 공공기관의 투명성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정보공개

율과 청렴도 지수를 시기별․기관유형별로 나누

어 비교분석하였다. 시기는 2003년～2007년과 

2008년～2012년으로 나누고, 기관 유형은 중앙

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공기업으로 구분하여 분

석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전체 공공기관, 광역

자치단체, 공기업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

이지 않았으나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만 상관계수

가 전기간은 0.2513, 노무현 정부는 0.2689, 이명

박 정부는 0.2469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정보공개와 투명성, 두 변수는 여러 가지 사

회경제변인들과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

므로 양자의 관계를 한마디로 규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끊임없이 변화에 대처해야 하는 공공

기관에서 정보공개제도의 도입 효과는 단순한 

알권리에서 투명성과 책임성, 민주성과 같은 

근본적 가치 변화에 이르는 폭넓은 파급효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후속 연구로 

정보공개에 대한 질적 가치에 관한 연구, 정보

공개와 투명성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 분석 연

구가 이루어져 공공기관부터 업무 과정을 제대

로 기록화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평

가를 측정하는 투명성 평가시스템을 제도화하

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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